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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초 강경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자체가 한국에서 조달해준 자금으로 성사되었다는 인식이 국내외에 확산하고 있는 처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온 한국이 모처럼 강한 대책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개성 공단이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북한 당국에게는 두둑한 현금줄기가 되었습니다.  개성 공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북한에 유입된 돈은 미화 상당 $515M였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미화 상당 $110M가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역시 CNN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돈은 현금 6,160억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1조19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홍 영표 통일원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한민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일화 100,000 엔 이상의 대북 송금을 금하고 북한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역시 100,000 엔 이상을 소지했으면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액수는 이전 허용치의 1/10입니다.  개성공단의 설립은 당초에 위험요소가 큰 벤처였습니다. 적성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국 안에 공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 자체가 어떤 유화의 뜻을 가졌다 해도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은 각종 유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세계열방의 반대와 지탄을 아랑곳 하지 않고 핵실험을 4 차까지 감행했으며 대힌민국을 위시하여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한국의 우방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북한이 그들에게 원조를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격감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제재에도 북한의 위정자는 도전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국민의 기아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통치자가 국민을 위하여 핵무기 개발이라는 무모한 행동을 중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끝
